
화학제품, 반덤핑 발동 표적
200 1년 하반기 75건으로 2위 … 중화학제품 이전 뚜렷

WTO 사무국에 제출된 2001년 하반기에 발동된 각국의 반덤핑 조치는 모두 186건으로 121건이 개발도상국

들에 의해 발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에 따르면, 2001년 하반기에는 인디아가 51건 발동해 2위인 미국의 35건을 크게 앞질렀으며, 아르헨

티나와 EU가 각각 16건과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소국에서는 중국이 25건으로 2위인 미국, 브라질, 타이완 및 타이의 9건을 크게 앞질렀다. 우리나라는 8건

제소당해 일본 및 인디아와 함께 공동 3위로 나타났다.

발동건수 면에서 개도국이 선진국들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하고 있으나, 피소건수 면에서는 개도국이 91건,

선진국이 51건, 그리고 체제전환국이 51건으로 나타났다.

품목에서는 철강이 무려 60건이나 제소돼 세계 철강의 공급과잉과 치열한 경쟁 및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실

감케 하고 있다.

이어 화학제품과 플래스틱제품이 각각 41건과 34건으로 나타나 과거 경공업제품 중심에서 중공업제품 중심

으로 옮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총 35건의 제소 중 철강에 대해서만 33건을, 인디아는 화학제품에 대해 28건을, 터키

는 플래스틱제품에 대해 12건을 제소했다.

2001년 하반기에는 8개국이 33개국에 대해 총 79건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는데, 발동국 수나 발

동조치 건수에 있어 전년동기의 16개국, 10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최종 확정관세 부과건수 면에서는 선진국이 46건으로 개도국의 33건을 여전히 앞지르고 있다. 미국이 21건

으로 여전히 1위를 고수했으나, 인디아도 20건으로 미국의 수준에 육박했다. EU는 11건으로 전년동기의 32건

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주요 국가의 반덤핑 조치 발동 및 피소 건수

자료) WTO 사무국

반덤핑 확정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중국은 21건으로 2위인 타이완의 6건을 크게 앞질렀으며, 전년동기

의 17건에 비해서도 상당 폭 늘어나 중국의 제조업 성장과 수출증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개도국들은 34건의 확정관세를 부과받은 대신, 11건의 확정관세를 부과해 여전히 반덤핑조치가 선진국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품목에서는 철강에 대한 확정관세가 34건으로 제소건수와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했고, 화학제품이 13건, 기

계 및 전자분야가 8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2001년 하반기에 19개국이 55개국에 대해 발동한 건수를 포함해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01년 말까

구 분 2001.H2 1995- 2001 구 분 2001.H2 1995- 2001
인디아 51 255 중 국 25 254
미 국 35 255 한 국 8 135
아르헨티나 16 167 미 국 9 93
E U 13 245 타이완 9 93
오스트레일리아 13 139 인도네시아 8 73
브라질 13 95 인디아 4 69
터 키 13 29 E U 6 30
기 타 32 775 기 타 117 1,219
합 계 186 1,960 합 계 186 1,960



지 반덤핑조치는 총 1960건이 발동됐다.

한국은 총 47건을 제소한 반면, 135건의 제소를 당해 제소국 35개국 중 9위, 피제소국 90개국 중에서는 254

건의 제소를 당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의 반덤핑조치 피해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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